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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how Koreans' perception of inequality affects their 

perception of state responsibility. It examined whether inequality perception affects equality-oriented 

perception and equity-oriented perception, and analyzed how inequality perception, equality-oriented 

perception, and equity-oriented perception play a mediating role in the perception of state responsibility. 

For this purpose, an online survey of 312 adults aged 18 or older was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tudy variables were verified,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implemented to verify the path hypothe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of 

all, the perception of inequality had an effect on the perception of equality orientation, equity orientation, 

and national responsibility. Moreover, the perception of equality orient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state responsibility. Finally, the perception of equity orientation had an impact 

on the perception of national responsibility. Consequently, this study ha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s 

policy intervention has needed to reduce inequality. To implement findings, inequality awareness 

education and value education would be necessary. It has seemed essential to carry out the following 

studies with a more significant number of participants to generalize the results. Furthermore, the follow-

up studies would include subdivided variables for specific policy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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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불평등 인식이 국가 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평등 인식이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국가책임성 인식에는 불평등 인식,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이 어떻게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18세 이상 성인 31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연구변인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고, 

경로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 첫째, 불평등인식은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평등지향 인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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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형평지향 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에 대한 인식교육과 가치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 정책 제안을 

위해서는 세분화된 변수가 포함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불평등, 평등, 형평, 국가책임성  

 

1. 서론 

한국의 경제력은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1].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가속화되어 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1][2]. 

불평등의 구조와 불평등 인식이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국가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야기한다[3-5]. 국가에 대한 불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 형성에도 

난관으로 작용한다. 또한 불평등의 심화는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며 시민사회의 

갈등을 증가시킨다[2]. 국제통화기금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역시 불평등을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다. 이는 과거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퇴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불평등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평등을 용인하는 모습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6]. 김태심(2020)은 

불평등이 심각함에도 국가에 개입의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불평등을 

당연하고 공정하다고 믿는 경향이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7].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0년 논란이 되었던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과 ‘공공의대에 대한 의사협회의 

대응’을 들 수 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취업준비생들은 

이를‘역차별’로 인식했다. 당시 청년들은 정부의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개입을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는데, 이들은 노력과 능력의 결과로 나타난 불평등과 빈곤은 

공정하다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7][8]. 이러한 지향을 형평지향으로 볼 수 있는데 

노력과 능력에 따라 결과가 차등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하며 불평등을 

용인한다. 이렇듯 불평등의 인식은 가치관에 따라 달라진다. 형평의 가치를 지향하느냐,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불평등에 대한 인식은 다를 것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형평을 지향하는 경우 평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평등 개입에서도 선호도가 낮게 나타났다[7][9]. 권혁용·이현경(2019) 

세계가치관조사 6차 조사를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 한국의 경우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수록 소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에 부정적이었다[9]. 

이는 기존의 형평지향 인식이 불평등을 용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김태심(2020)의 연구에서는 능력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경우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었다[8]. 이 연구 

결과는 불평등에 대한 국가적 개입은 불공정하다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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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세(2019)의 연구는 개인책임 등과 같은 노력 보상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소득평등에 대한 지지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6]. 반면 노력이 아닌 운에 의해 

성공이 결정된다는 것을 지지할수록 소득평등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우진(2019)의 연구에서 한국의 경우 소득분배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소득격차를 

줄이는 정부의 책임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반면, 노력으로 성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경우 정부의 재분배 책임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았던 것은 유의미하지 않았다[10].  

이렇듯, 형평지향 인식은 국가가 개입해 소득재분배를 하거나 소득을 평등하게 하는 

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등지향 인식의 경우 소득 재분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 6차와 7차 결과, 한국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르는 보상인 형평에는 

지배적 지지가 나타났으며, 소득평등에 대한 선호는 점차 감소하고 있고, 복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8].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가 능력주의와 반복지적 태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정윤태(2018)의 연구는 재분배 효과성이 강한 국가일수록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11]. 복지는 불평등에 대한 국가책임이기도 

하며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의미한다. 기존의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가질수록 분배에 대한 국가책임인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2][13]. 이충환(2015)의 연구는 소득분배 불평등 인식이 복지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세금부담에 대한 불평등인식은 국가책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3]. 

경제적 불평등을 인지할수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 개입을 지지한다[14]. 

김상돈·박지영(2018)의 연구에서도 불평등 인식이 높을수록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고,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15].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복지 확대나 세금 증세를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기존 연구들은 결과가 다소 상이하지만, 불평등 인식과 가치관이 불평등에 대한 

국가책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11][16][17].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국가의 불평등 개입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평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역차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대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위기와 위험의 상황에서 한정된 재화와 권력 등의 

불평등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불평등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과 평등지향 인식, 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에 대해 시민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기존 연구는 불평등에 대한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을 비교하거나 평등인식과 

형평인식이 국가 개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각각 개별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해 왔다. 또한 불평등 인식이 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미진하였던 불평등 

인식, 지향성,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고자 한다. 불평등 인식이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중 무엇에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국가책임성 인식에는 불평등 인식, 평등지향 인식, 형평지향 인식 중 어떤 

인식에 더 큰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가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다. 또한 불평등 인식과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해 가치관인식인 형평지향 인식과 평등지향 인식의 매개 역할을 분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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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 점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평등 인식은 평등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불평등 인식은 

형평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불평등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등지향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형평지향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등지향과 형평지향인식은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Study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국내외 패널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설문 전문업체의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2022년 6월 초 한 주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집하였다. 조사 대상은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조사방식을 사용하였는데 편의할당추출(convenience quota sampling)에 기반하였다. 또한 

일렬 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 등은 제외하는 불량 응답 분류 클리닝 작업을 진행하여 

유효응답을 추출하였다.  

 

2.2 국가책임성 인식 

국가책임성 인식 변수는 단일 문항으로‘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이다. 본 질문은 Svallfors(2004)와 Wong et al.(2008)의 연구에 

기반하여 선정된 질문 문항으로 김영순·여유진(2011)의 연구를 비롯하여 복지태도를 

주제로 한 여러 연구(이충환, 2015; 박선경·이내영, 2018; 박현아, 2022)에서 

활용되었다[3][14][18-21]. 

 

2.3 불평등 인식 

불평등 인식 변수는 한국복지패널에서 2차·5차·8차·11차 부가조사에서 실시하는 불평등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도구는 KGSS2014(한국종합사회조사)의 특별모듈 조사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 연구에서도 활용되었던 질문 문항으로 [표 1]과 같이 구성되었다. 

역문항(1번) 질문을 포함하여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리커드 척도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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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수준의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척도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 지각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었다[3][14][22].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hronbach’s a=.609으로 나타났다. 

 

[표 1] 불평등 인식 척도와 조사문항 

[Table 1] Recognition of Inequality and Survey Questions 

불평등 

인식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의 보유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소득차이는 너무 크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2.4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을 조작화하여 조사한 연구는 이혜경 외(1997)의 

분배인식에 대한 연구가 첫 시작이다[23].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등과 형평 지향에 대한 인식을 조작화하였다.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평등과 형평의 원칙에 대한 태도가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평등과 형평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 원칙에 관련된 질문을 네 가지 복지정책 

영역(소득, 의료, 주택, 사회복지서비스)의 구체적인 정책들과 연관시켜 조작화여 이에 

대한 응답으로써 평등지향과 형평지향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혜경의 연구에서 

조작화되어 활용된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의 지표를 바탕으로 남찬섭(1998)은 좀 

더 세분화하고 보강하여 조작화를 하였고, 남찬섭의 척도를 천민경(2014)을 비롯한 여러 

연구들에서 활용하였다[24][25].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정말 그렇다’부터 ‘절대 그렇지 

않다’까지 4점 리커드 척도로 구분하였다. 척도 구성에 따른 조사문항은 [표 2]와 같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평등지향 인식 chronbach’s a=.613, 형평지향 인식 chronbach’s 

a=.619로 나타났다.  

[표 2]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척도와 조사문항 

[Table 2] Scale of Equality Orientation Perception and Equity Orientation Perception and Survey Questions 

평등 

지향 

인식 

복지정책의 목표는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다. 

복지혜택은 매우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 미만에게 주어야 한다. 

연금은, 잘사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 적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납부액에 

비해 많이 주어야 한다. 

실업보험금은 잘사는 사람에게는 보험료에 비해 적게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보험료에 비해 많이 

주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고 일을 좀 적게 하더라도 생계에 충분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형평 

지향 

인식 

실업, 재해,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개인이 대처해야 한다.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낸다면 세금 낸 사람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 

연금은 전액을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하여 주어야 한다. 

실업보험금은 보험료 납부액에 비례하여 주어야 한다. 

임금은 전적으로 능력과 노력에 비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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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기본적으로 주요 변수의 일반적 특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위한 정규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검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으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는 측정모델 검증으로 모델 적합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제안모델에서 가설을 검증하고 경로를 파악하여 변수 간 구조 및 경로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총 312명으로 남성이 57.7%(180명), 여성이 42.3%(132명)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는 18세 이상~30세 이하 23.1%, 31세 이상~40세 이하 31.4%, 41세 이상~50세 

이하 27.2%, 51세 이상~60세 이하 11.5%, 61세 이상 6.7%의 분포로 나타났다. 소득은 

300만원 이상 ~399만원 이하가 24.0%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 ~299만원 이하가 

20.5%, 100만원 이상 ~199만원 이하가 14.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59.0%), 

고졸 이하 (17.6%), 전문대졸(14.4%), 대학원졸업 이상(9.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행정·사무·관리직(31.1%)이 가장 많았고, 전문·기술·연구직(15.1%), 판매·서비스직(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3]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 180 57.7 

연령대 

 

 

 

  

18~30세 72 23.1 

여 132 42.3 31~40세 98 31.4 

학력 

고졸이하 55 17.6 41~50세 85 27.2 

전문대졸 45 14.4 51~60세 36 11.5 

대졸 184 59.0 61세이상 21 6.7 

대학원졸이상 28 9.0 

직업군 

전문/기술/연구직 47 15.1 

소득구간 

100만원미만 32 10.3 행정/마수/관리직 97 31.1 

100~199 46 14.7 판매/서비스직 38 12.2 

200~299 64 20.5 생산/운수/일반노무자 25 8.0 

300~399 75 24.0 농업/어업/수산업 3 1.0 

400~499 28 9.0 자영업 18 5.8 

500~599 29 9.3 대학(원)생 19 6.1 

600~699 18 5.8 주부 30 9.6 

700~799 9 2.9 무직 20 6.4 

800만원이상 11 3.5 기타 15 4.8 

 

3. 2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변수는 불평등인식, 평등지향 인식, 형평지향 인식, 국가책임성 인식이다. 각 

변수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불평등 인식은 3.03(SD=.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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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지향 인식은 2.41(SD=.02)로 나타났다. 형평지향 인식은 2.63(SD=.02), 국가책임성 

인식 .69(SD=.02)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2와 4를 넘지 않았다. 

이로써 구조모형을 위한 정규분포성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켰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불평등 인식과 국가책임성 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291로 가장 

높았고, 불평등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간의 상관관계가 -.06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평등지향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간, 국가책임성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간에는 상호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국가책임성 인식은 불평등 인식, 평등지향 인식, 

형평지향 인식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다른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4]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Table 4] Descriptive Statics and Correlation among Variables 

 1 2 3 4 

1.불평등인식 1    

2.평등지향인식 .092 1   

3.형평지향인식 -.067 -.078 1  

4.국가책임성인식 .281** .121* -.162** 1 

평균(표준편차) 3.03(.02) 2.41(.02) 2.63(.02) .69(.02) 

왜도/첨도 .033/-.396 -.076/.309 -.027/.233 -.870/-1.25 

 

3.3 연구모형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기본 측정모델 및 최종측정모델, 제안모델 평가와 수정을 통해 

확보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기본 측정모델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측정모델을 구성하고 이에 기반하여 제안모델을 채택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합도 지수 

기준 중 IFI, TLI, CFI는 0.9 이상으로 나타났다. RMSEA는 0.05 이하로 나타났다. 모든 

적합도 지수가 매우 적합하게 나타났다. 이로써 수용가능한 자료적합도를 보여주었다. 

 

[표 5]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Table 5] Model’s goodness of fit 

구분 X² p CMIN/DF NFI IFI TLI CFI RMSEA 

측정모델 최초 221.627 .000 3.078 .694 .771 .702 .764 .082 

측정모델 최종 69.637 .000 2.321 .850 .909 .858 .906 .065 

제안모델 43.008 .035 1.536 .907 .966 .943 .964 .042 

 

아울러, 본 연구의 표본 크기가 N=30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X²값과 p값의 결과치의 

적합도는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 측정항목들과 개념 간의 비표준화 요인부하값과 

다중상관계수는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모수추정치인 요인적재치가 모두 

0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추정치에 대한 C.R.값(=t값)도 모두 2를 초과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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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 

[Table 6] Factor loading of Measured Variable 

변수 측정변수 Estimate S.E C.R. SMC 

불평등인식 
불평등인식3 1.000* .042 0.000* .290 

불평등인식2 1.218 .040 4.363 .477 

평등지향인식 

평등지향인식4 1.000 .040 0.000* .502 

평등지향인식3 .844 .044 5.906 .418 

평등지향인식1 .609 .042 5.475 .204 

형평지향인식 

형평지향인식5 1.000 .039 0.000* .346 

형평지향인식4 .875 .040 6.200 .249 

형평지향인식3 1.279 .042 7.143 .471 

형평지향인식2 1.088 .044 6.641 .310 

* 측정변수에서 모수추정치를 1로 고정시킨 값임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 검증 결과는 [표 7]과 같다. 불평등 인식이 평등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연구가설1의 검증 결과, 평등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인식의 계수값은 .297, C.R.=2.20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평등 인식이 

형평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연구가설2의 검증 결과, 형평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인식의 계수값은 .312, C.R.=3.013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연구가설3의 검증 결과, 불평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 인식의 계수값은 .443, C.R.=3.64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등지향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연구가설4의 검증 

결과,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평등지향 인식은 계수값 .014, C.R.=.192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형평지향 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연구가설5의 검증 결과, 계수값 -.293, C.R=-2.748이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은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연구가설6의 검증 결과, 형평지향 인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효과의 경로가 나타났지만(계수값 -.087)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표 7] 가설 검증 결과 

[Table 7] Results of Hypothesis Test 

경로가설 Estimate C.R. p 
간접효과 

Estimate p 

블평등인식 → 평등지향인식 .297 2.203 .028*   

불평등인식 → 형평지향인식 .312 3.013 .003**   

불평등인식 → 국가책임성인식 .443 3.648 .000*** -.087 .140 

평등지향인식 → 국가책임성인식 .014 .192 .848 
 

형평지향인식 → 국가책임성인식 -.293 -2.748 .00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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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최종모형 경로계수 

[Fig. 2] Final Study Model Path Coefficient 

 

3.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불평등인식이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 그리고 국가 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은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2년 6월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1차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분석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변인 간의 가설검증을 위한 경로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모델 적합도를 측정모델 검증을 통해 확보한 후 제안모델에서 가설을 

검증하고 경로를 파악하여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첫째, 불평등 인식이 평등지향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정이환(2009), 이중섭(2009)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2][13].  

둘째, 불평등 인식이 형평지향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는 불평등 인식이 형평지향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7][9].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인식은 형평지향 인식의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우명숙과 남은영(2021)와 김태심(2020)의 연구 결과와는 상이했다[7][8]. 

셋째,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충환(2015), 박선경과 이내영(2018), 김상돈과 박지영(2018), 

강우진(2019)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였다[3][10][14][15]. 

불평등 인식이 형평지향 인식과 평등지향 인식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우리 

사회가 불평등 인식은 만연되어 있고 이는 가치지향과 상관없이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불평등을 인식하면 할수록 국가책임성 인식이 높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넷째, 평등지향 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성균(2002), 주은선과 백정미(2007), 이중섭(2009)의 연구 결과는 

평등주의자들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13][17][26]. 이 결과는 평등을 지향하나 국가를 불신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섯째, 형평지향 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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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강명세(2019 권혁용·이현경(2019), 김태심(2020), 우명숙과 남은영(2021), 

박현아(202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형평을 지향하는 경우 국가책임성 인식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6-9][21].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에 대한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기존의 공정성 사례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불평등에 

대한 국가 개입을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여섯째,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인식은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형평지향 인식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효과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형평지향 인식의 경우 불평등 인식이 

국가책임성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각각의 인식이 불평등을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책임성을 매개하지 않는 것은 

최근 부동산 정책이나 종합소득세의 증세에 관해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결과 본 연구의 가설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진 것일 

수 있다.    

연구 결과 불평등 인식은 평등지향 인식과 형평지향 인식에 모두 영향을 미쳤다. 

불평등 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가치관에 따라 불평등에 

대한 대응은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평등지향인식은 국가책임성 인식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였으나 결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반면 형평지향인식의 경우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해 부정하는 결과를 뚜렷이 보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강한 가치판단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재분배 정책에 대한 한국 사회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즉, 한국 시민들의 형평지향 인식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형평지향 인식이 강할수록 불평등에 대한 국가개입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능력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지향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시도에는 반대하는 이념적 지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행복하기 어렵고 안전하지도 못하다. 또한 

불평등은 한 국가의 성장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불평등은 더 이상 개인적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국가 

개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형평지향 인식이 만연한 상태에서 국가 

개입정책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국가 개입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불평등과 국가 책임성에 

대한 토론과 합의의 구조가 요구된다. 한국의 정책결정 과정은 여전히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위에서 아래도 내리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 하에서 국가 개입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반발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시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이 필요하며, 시민사회가 서로 합의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편, 선 국가책임제 후 인식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수 있다.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역할 만족도는 복지지출 수준이 높고 분배 효과성이 높은 북유럽에서 나타났으며, 

복지지출 수준이 낮고 재분배 효과성이 약한 남유럽과 동유럽에서는 불평등 완화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국가 역할의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11]. 이는 제도가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국가책임성의 제도화가 시민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불평등 인식, 지향성,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한 통합적으로 접근했고 

다차원적으로 분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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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더 정확하고 대표성을 가진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후속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는 평등지향인식과 형평지향인식 변수를 각각 개별 변수로 

따로 다루어 볼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교육, 성별, 세대, 출신 계층, 노동, 이념적 성향 등의 변수에 따라 형평지향과 

평등지향 인식이 달라지고 국가책임성 인식에 대해서도 다른 선호도를 보일 것이다. 

이를 고려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세금 부담과 복지확대에 대한 변수들을 포함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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